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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 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  흐름의 심에 있는 공공도서 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도서 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한 베이스캠 로서 학문과 문화의 수지이다.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 이 도서  련 법규도 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함께 도서 계의 

큰 이슈로 두되면서 많은 문제 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한 

제반 주장과 문제 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이를 해 첫째, 공공도서  일원화 논의의 

개과정을 고찰하 고, 둘째, 공공도서  일원화의 쟁 과 문제 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공도서  일원화 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 다.

ABSTRACT
The 21st century is the era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also the age of education and culture. 

The importance of a public library, which stands in the center of the stream of the times, cannot be 

overemphasized. A public library is a reservoir of learning and culture as a base camp for achieving a 

creative economy and the flourishing of our culture. Many problems are caused with the promotion of 

unification of a public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 coming to the fore as a large issue of library communities 

in poor surroundings where the public libraries don’t observe the library laws and rules bottom of such 

a reservoir is splintered by drought, and its embankment is not solid.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all arguments and problems in relation to the promo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unification of a public library. For this purpose, first, the study consider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discussion about public library unification; secondly, the points at issue 

and problems in public library unification are reviewed; finally, this study arranged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 related to public library unification.

키워드: 공공도서 , 도서 행정체계, 도서 정책, 도서 경 , 도서 발 종합계획

Public Library, Library Administrative Systems, Library Policy, Librar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

*
**

본 연구는 2014년도 청주 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청주 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wackdc@hanmail.net)

논문 수일자: 2016년 1월 26일   최 심사일자: 2016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25-47,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1.025]



2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 2016

1. 서 론

우리나라는 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개

개인의 교육과 문화  수 의 향상에도 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이미 우리나라가 국

민의 교육열로 인해 경제 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에 해 국내․외 으로 인정받고 있

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높은 교

육열과 성장한 경제력에 비해 상 으로 문

화  수 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 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

 흐름의 심에 있는 도서 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서 은 창

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한 베이스캠 로서 학

문과 문화의 수지이다. 이러한 수지가 바

닥을 드러내지 않도록 물을 가득 채우고, 제방

이 무 지지 않도록 지속 으로 보강해 나가야 

노벨상 수상의 가능성이라도 엿볼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도서 이란 수지가 

가뭄에 바닥이 갈라지고 제방도 튼튼하지 않

은 상태에서 최근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

화 추진이 도서 계의 큰 이슈로 두되면서 

많은 문제 을 야기하고 있다. 이 이슈는 도

서 계에서 숙원사업으로 간주하며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여 왔던 주제이다. 하지만, 제4기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주변 환경이 변한 

지 에도 과연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가 

도서 계의 숙원사업인가에 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4-2018)

에 따라 시행하여 왔다. 물론 이 계획은 행 

도서 법 제14조와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계획으로서 조사연구나 공청회 등 차

를 걸쳐 수립되었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제4기 원회의 구성과 원 이 늦어지면

서 도서 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

할 수 없었던 시간  한계를 갖고 있다고 여

겨진다. 

그 결과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교육청 소

속 공공도서 을 지자체 소속으로 행정체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자의 도서 에

서 직  는 간 으로 반  의견을 제시하

고 있다. 개략 으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에서는 직원 수 증가나 상  직 에 한 막연

한 기  속에 거의 찬반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는 

하향평 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  의견을 주

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  일원화에 

해 서로가 각각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해 

지 까지 제기된 제반 주장과 문제 을 분석하

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공도서  행정체

계 일원화 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그 다음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삼아 직  는 

간 으로 설문조사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첫째, 공공도서  일원화와 련

된 논의의 개과정을 고찰하 고, 둘째, 공공

도서  일원화의 쟁 과 문제 을 한국도서

회와 지역별 도서  장 차원에서 살펴보았

으며, 셋째, 공공도서  일원화와 련하여 개

선 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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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도서  일원화 논의의 
개과정

2.1 공공도서  정책체계의 변천과정과 황

우리나라 도서 계에서는 1970년 부터 공공

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와 련된 논의를 시

작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는 앙정부의 공공도

서  정책체계 변천과정과 직․간 인 련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1990년 

이 , (2) 1990년 정부조직법상 문화부 신설에

서부터 2007년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

회 설치 직 까지, (3) 2007년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변천과정을 세부 으로 살

펴보면 <표 1>과 같다(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 2014, 26).

첫째,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가 

신설되기 이 의 단계로서 문교부(  교육부)

에서 공공도서 의 정책업무를 장하 던 시

기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치하에서부터 이

지만, 해방 후 곧 문교부가 공공도서 을 포

함한 각종 도서 에 한 지원․육성과 그 운

의 지도․감독, 사서요원의 수 에 한 사

항, 사서요원의 훈련 등을 담당하여 왔다. 지

도 교육부  역시․도교육청은 국내 모든 

학도서 과 학교도서 을 비롯하여 개략 으로 

연도 정책부서 설치  운 주체 주요제도  법령의 내용

1948 문교부 문화국 교도과
문교부-교육청

내무부-자치단체

- 문교부직제( 통령령 제22호) 제정: 제8조에서 ‘문화국 산하

의 교도과가 … 도서  … 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법(법률 제32호) 제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1952 문교부 문화국 사회교육과
문교부-교육청

내무부-자치단체

- 교육자치제 실시(도서  운 : 자치단체→교육청)

- 일부 자치단체(시․도)는 도서 업무를 교육 원회에 이 하

지 않음으로써 양자가 독자 으로 도서  설치․운

1991 문화부 도서 정책과
문교부-교육청

내무부-자치단체

- 1990년 문화부 신설

- 도서 진흥법(법률 제4352호) 제정: 제21조가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도서  설립․육성 의무화, 제22조 제1항이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운 하는 공공도서 의 운 비를 당해 자치단체

의 일반회계에서, 제2항이 교육감이 설립․운 하는 공립 공공

도서 의 운 비는 당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산의 범  안에

서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

1995
문화 부 도서  박물 과

(국  도서 정책과 2006)

행정자치부-자치단체

교육인 자원부-교육청

- 지방자치제 도입: 자치단체 주도의 공공도서  설립이 많아져 

행정체계 양분화의 가속화

2006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화 부 도서 정보정책

기획단)

행정자치부-자치단체

교육인 자원부-교육청

- 도서 법 부개정(법률 제8029호): 제12조가 ‘ 통령 소속의 

도서 정보정책 원회 설치’를, 제22조가 ‘시․도의 지역 표

도서  설립․운 ’을, 제24조가 ‘지방도서 정보서비스 원

회의 설치’를 규정함. 제29조에서 ‘공립공공도서 의 운   

지원 등’을 규정하 으나 내용은 구법과 동일

2014
도서 정보정책 원회

(문체부 도서 정책기획단)

안 행정부-자치단체

교육부-교육청
- 2014.2.17. 문체부 조직개편으로 국 단 에서 과 단 로 축소

*출처: 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세미나 자료집(2014.9.16), p.26.

<표 1> 공공도서  정책체계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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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공공도서 의 1/3 정도에 달하는 도서

을 장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은 <표 2>

에서와 같이 체 공공도서 의 부분이 역

시․도교육청 소속의 도서 이었고, 1990년에 

이르러 지자체 소속 도서 들의 신설이 증가되

기 시작하 다. 정부차원에서 공공도서 의 정

책기능은 문교부가 갖고 있었으며, 그 설치  

운  주체는 <표 1>에서와 같이 문교부-교육청 

 내무부-지자체로 나뉘어 있었다. 이는 1952

년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서  운 은 교

육청에서 담당하기로 하 지만, 일부 지자체에

서 도서 업무를 교육 원회에 이 하지 않고 

독자 으로 도서 을 설치․운 함으로써 공

공도서 의 행정체계 이원화가 지 까지 지속

되는 이유라고 하겠다. 

둘째, 1990년 정부조직법상 문화부 신설에서

부터 2006년 도서 법의 부개정과 함께 2007

년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 설치하

기 직 까지의 단계로서 문화부(  문화체육

부)에서 공공도서 의 정책업무를 장하

던 시기이다. 1990년 1월 문화정책을 담하는 

문화부가 신설되었고, 1991년 3월 8일 도서

진흥법(법률 제435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

라 문교부로부터 도서 정책 업무를 넘겨받은 

문화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정책국 산하에 ‘도

서 정책과’를 신설하 다. 이 때 문화부는 문

교부로부터 국립 앙도서 만 넘겨받았을 뿐 

문교부-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 을 이  받지 

못하 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차원에서 공공도

서 의 정책기능은 문화부(문화 부)가 갖

게 되었고, 그 설치  운  주체는 이 과 같이 

문교부(교육인 자원부)-교육청  내무부(행

정자치부)-지자체로 유지됨으로써 공공도서  

정책체계가 행정체계와 유리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 이후에 문화부는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

법 개정으로 문화체육부로 개편되었고,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 그소속기 직제( 통령

령 제14442호)’에 따라 ‘도서 정책과’의 명칭이 

‘도서 박물 과’로 변경되었다. 이 무렵 1993년 7월 

23일 도서 독서진흥법( 통령령 제14339호)이 

제정․공포되면서, 공공도서 의 장 자리를 두

고 이를 차지하기 해 공공도서 의 조직  명

칭을 변경하는 기에 직면하기도 하 다. 특히, 

연도 교육청 소속 도서 수 지자체 소속 도서 수 비고

1973 67 30

1991 206 48

2000 219 180

2006 227 317

2009 229 457

2012 232 576

2013 232 614

2014 232 679

*출처: 곽동철, “공공도서  행․재정체계 일원화 서둘러야 할 일인가?” 구도서 발 포럼, 제3회 구도서 발 토론회

(2015. 6. 12, 국채보상기념 ) 발표자료, p.27. 2014년  2015년 한국도서 연감을 참조하여 작성함.

<표 2> 공공도서  연도별 건립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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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

었고, 도서 계에도 인원감축, 산축소 등의 

기상황과 함께 공공도서 의 탁운  문제가 

두되었다(조 양, 이재원, 2005, 124). 2004년 

11월 11일 문화부는 부서신설  명칭변경에 따

라 도서 담부서를 폐지하 고 본부조직인 

‘문화정책과’에 도서  련 업무를 명시하면서, 

그 산하기 인 국립 앙도서 에 ‘도서 정책과’

를 설치하 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주도의 공공

도서  건립이 <표 2>에서와 같이 폭 증가하

면서 도서  수에 있어서 교육청 소속보다 지자

체 소속의 공공도서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

다. 이처럼 체 공공도서 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술한 바와 같이 정부차

원에서의 도서 정책 업무를 담할 부서는 

차 축소되어 문화부 본부조직에서 사라지는 상

황에까지 이르며 새로운 도서 정책의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문화부(문화

부)가 내무부(행정자치부)-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 의 건립  운 에 직  개입을 하여 

도서  련 법규를 수하도록 정책 으로 유

도하지 못한 것이 최근 나타나는 제반 공공도서

 문제의 근원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셋째, 2006년 10월 4일 도서 법(법률 제

8029호)의 부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2007년 

5월 2일 부서신설  명칭변경에 의거하여 ‘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이에 한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 부(문화체육

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을 설치한 이

후 단계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부차

원에서 공공도서 의 정책업무는 ‘도서 정보

정책 원회’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에서 추

진하게 되었으며, 그 설치  운  주체는 여

히 교육인 자원부(교육부)-교육청  행정자

치부(행정안 부)-지자체 다. 2007년 신설된 

도서 정보정책 원회는 2015년 12월 2일에 

제4기 원회의 원 임기가 종료되고, 이어서 

제5기 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이 출범할 것이

다. 그동안 도서 정보정책 원회를 보좌해야 

하는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의 조직 부침은 앞

의 시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2007년 문화 부는 본부조직으로 국 단

의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그 아래

에 3개 인 ‘정책기획 ’, ‘제도개선 ’, ‘정책조

정 ’을 두었다. 곧 이어서 2008년에는 ‘도서

정보정책기획단’과 함께 2개 과  1개 인 ‘정

책기획과’, ‘정책조정과’, ‘제도개선 ’으로 부서

가 격상되었다. 이 시기가 지 까지 도서  

련 앙정부조직으로서 가장 큰 규모 으며, 이

후부터는 다시 도서  련 조직이 축소되기 시

작하 다. 2009년 1월에 1차 으로 직  직제에

서 ‘제도개선 ’이 폐지되었고, 5월에 2차 으로 

‘도서 진흥과’가 ‘도서 진흥 ’으로 변경되었

다. 한 2010년에 ‘출 인쇄산업과’로부터 독서

진흥업무를 이  받았고, 2012년에 다시 ‘도서

정보정책기획단’과 2개 과인 ‘도서 정책과’와 

‘도서 진흥과’ 체제로 되었다. 

이 시기 이후에 도서  련 조직은 더욱 축

소되기 시작하 다. 2013년 ‘도서 정보정책기

획단’은 ‘도서 박물 기획단’으로 부서명이 변

경되었고, 그 산하에 3개 과인 ‘도서 정책과’, 

‘박물 정책과’, ‘도서 진흥과’로 바 었다. 이

어서 2014년에 ‘도서 박물 기획단’이 ‘문화기

반국’으로 부서명이 바 었고, 그 아래에 3개 

과인 ‘인문정신문화과’, ‘도서 정책기획단’, ‘박

물 정책과’로 변경하여 지 에 이르고 있다. 



3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 2016

즉, 도서  련 앙정부의 조직체계가 국 단

의 ‘도서 정보정책기획단’에서 과 단 의 ‘도

서 정책기획단’으로 폭 축소되었다. 이 시기 

역시 <표 2>에서와 같이 교육인 자원부(교육

부)-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의 3배에 육박하는 

행정자치부(행정안 부)-지자체 소속의 공공

도서 을 건립하여 운 하게 되었지만, 문화

부(문화체육 부)가 이러한 도서 과 지자

체에 보다 극 으로 도서  련 법규를 수

하도록 강제화하지 못하 다. 

2.2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개과정 

한국문헌정보학색인을 기 로 ‘공공도서  행

정체계 일원화’를 직  제목으로 다룬 논문이나 

기사를 찾아보았더니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국

가 도서 정책 업무가 1990년을 기 으로 문교

부에서 신설되는 문화부로 이 되는 단계라서 

더욱 포 인 주제인 ‘공공도서 의 발  는 

정책 등’을 제목으로 기술한 논문의 일부로서 다

루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이 인 1970년

에 발표된 것으로는 양태진의 “공공도서 의 

소속청 일원화와 직제의 합리화”란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공공도서 의 총

수가 104개 이며, 그 가운데 문교부 소속 67개

(64%), 내무부 소속 30개 (29%), 사립 7개

(7%)임을 밝히면서 문교부로의 행정체계 일

원화를 주장하 다(양태진 1974, 8-12). 그 이후

에 직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를 의미하는 제

목으로 다룬 기사로는 1990년 정운 의 “공공도서

 이 로 방치할 것인가; 문교부, 문화부의 

할 싸움 계기로 본 실태”(정운  1990, 444-455), 

1998년 국도서 회 계기 문가 긴 담으

로 “‘21세기 지식국가 건설의 산실’ 공공도서  

이 론 안된다/행정일원화로 문성 확보해야”

가 있으며(김 식 1998), 도서 계에서 이 주제

를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나 논문 등을 정리하

면 <표 3>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표 3>에서와 같이 공공도서  행정

체계 일원화 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

면 크게 2006년 도서 법의 부 개정과 2007

년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신설 이 과 이후

로 연구결과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에 따른 공공도서

 행정의 주체를 보면 ‘ 립’, ‘지자체’, ‘문교부

(교육부, 교육청)’로 연구결과가 서로 달리 나

타났지만,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는 

립이나 교육청보다는 부분 ‘지자체’로 나타

났다. 이처럼 후자의 경우에는 크게 정부차원에

서 지방차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작게는 문화부(문화 부, 문화체육

부)가 국가 도서 정책을 담당하는 앙부처이

며,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문

화부 도서 정보정책기획단(도서 정책기획단)

에서 맡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공

공도서 의 지자체로의 일원화’ 주장은 <표 3>

에서와 같이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도서 정보정책 원회 2014a, 

124-125), 문화체육 부 도서 정책기획단이 

주 한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세미나(문

화체육 부 도서 정책기획단 2014),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

원 2015b)에서도 나타났다.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계에서는 이러한 일

원화 추진에 해 세부 인 내용을 거의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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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련 선행연구 

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

역 간보고회를 통해 그 상황을 악하고 반

의견과 우려를 표명하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

원화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이와 같은 상

황에 부딪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의체

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원 에서부터 논의하고, 

구 역시와 경기도를 상으로 시범사업을 벌

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

히기도 하 다(내일신문 2015.6.15). 하지만, 도

서 정보정책 원회와 문화체육 부가 2015년 

9월 2일 한국 스센터와 9월 3일 국립 앙도

서 에서 개최할 ‘국가발 과 도서 의 역할’

토론회를 앞두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을 지

자체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발표

하 다(뉴시스 2015.8.13). 이로 말미암아 행사 

당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시

와 성명서 발표 등이 있었다( 국시․도교육청공

무원노동조합 성명서 2015.9.2.). 

 3. 공공도서  일원화의 문제 과 
쟁

3.1 공공도서  일원화 추진의 문제

지 까지 나타난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

화의 문제 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



3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1호 2016

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히 고려하

고, 상충되는 의견의 간극을 좁 나가야 할 사

항들이다. 이러한 문제 들을 세부 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기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제2차 도

서 발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

서 을 지자체로 일원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시

행하면서 당사자인 행정안 부장 이나 교육부

장 도 동 원회 원이긴 하지만 그리 활발하

게 력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제2차 도서 발  종합계획이 나름의 차를 

걸쳐 수립되었지만,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동 

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체육 부 

도서 정책기획단에서 상기 부처들과의 긴 한 

사  논의와 사후 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원

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겠다. 

둘째, 지자체의 총액임 제나 재정 상황을 고

려할 때 도서  발 에 역행하는 하향평 화가 

우려되며, 이와 함께 지자체의 공공도서  탁 

운  가능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 으로 신설되는 공공도서

들이 도서  련 법규에 따른 정 직원 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개 하고 있고, 최근 공공도서

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표 4>에서와 같이 체 공공도서 의 95.28%

를 탁 운 하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지역
지자체 교육청 계

소계 직 탁 소계 직 탁 합계 직 탁

서울 106 5 101 22 22 0 128 27 101

부산 16 16 0 14 14 0 30 30 0

구 14 6 8 11 11 0 25 17 8

인천 34 15 19 8 8 0 42 23 19

주 14 13 1 6 6 0 20 19 1

21 21 0 2 2 0 23 23 0

울산 13 12 1 4 4 0 17 16 1

세종 2 2 0 1 1 0 3 3 0

경기 201 174 27 11 11 0 212 185 27

강원 27 23 4 22 22 0 49 45 4

충북 26 24 2 15 15 0 41 39 2

충남 38 36 2 19 19 0 57 55 2

북 36 35 1 18 18 0 54 53 1

남 42 40 2 21 21 0 63 61 2

경북 35 31 4 28 28 0 63 59 4

경남 39 37 2 24 24 0 63 61 2

제주 15 15 0 6 6 0 21 21 0

계 679 505 174 232 232 0 911 737 174

비율(%) 100.00 74.37 25.63 100.00 100.00 0.00 100.00 80.90 19.10 

*출 : 한국도서 회의 각종 통계 련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

<표 4> 역시․도별 공공도서  운  주체 황(2015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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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로서는 양측 모두 공공도서  행

정체계 일원화를 통해 도서  발 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지

자체로서는 도서  운 비  인건비 증가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을 흡수 통합하려

는 의지가 부족하며, 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

서  직원들은 지자체로의 일원화로 인해 사기 

하와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도서 정보정책 원회와 한국지방행

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공공도서 을 지

자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로 수행한 것이므

로, 지자체로의 일원화 찬성 비율이 높다하더

라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구성원들에게 신

뢰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테면, 교

육청 소속 공공도서  계자들이 각각 해당 

지역을 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조

씩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한 

질문에 찬성하기보다는 반 하는 응답자의 비

율이 훨씬 높아 상기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청 소속 사서연구회

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2015년 11월 26일 시․

도교육감 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자료에 의하

면, <표 6>에서와 같이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찬

성하는 교육청 소속 사서직원은 부산(25%), 인

천(26.1%), 주(0%), (0%), 경기(12.2%), 

경남(0%), 남(4%), 충북(14%)로 나타나 평

균 13,6% 정도로 나타났다. 

다섯째, 행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의 직

원 수, 사서직원 장 보임율, 자료구입비, 장서 

수 등이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는 체 으로 하

향평 화를 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일원화 추진에 앞서 지자체 공공도

서 의 제반 운  상황을 도서  련 법규에 

따라 개선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공공도서 이 문가 충원으로 서비

스 질 향상이란 정  요소보다 산 감과 인

원감축에 을 맞춰 탁 운 될 경우에, 도서

 인력의 비정규직화가 가속되고, 서비스 문

성이 해될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소

속 공공도서 이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 으로 

이 될 경우에, 기 명칭(공공도서 ￫교육문화

회 , 평생교육학습  등) 변경 우려가 상존하며, 

궁극 으로는 공공도서  일원화 취지와 어

나고 지역의 공공도서  발 을 해할 수 있다

(곽동철 2015, 23-33). 

3.2 공공도서  일원화 련 장의 시각

국내 공공도서 계는 2015년 부터 행정체

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도서 정보정책 원

회(문화체육 부 도서 정책기획단)와 이를 

반 하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구성원들 간

의 의견이 크게 립되었다. 이러한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문제가 거의 1년간 공공도

서 계의 이슈로 부각되었고, 소속이 다른 공

공도서  간의 서로 다른 셈법으로 인한 갈등

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도서 의 

발 과 도서 인의 권익 향상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도서 회로서는 보다 정확한 공공도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악하여 응책을 마련

하고자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에 해 직

 는 간 인 2가지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시도하 다. 첫째, 직  <그림 1>과 같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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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도서 회 홈페이지 ｢ 회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 회장에게 바란다｣코 를 설치하

여 운 하면서 도서  장으로부터 다양한 사

서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 다(한국도서

회 홈페이지 http://www.kla.kr/jsp/board/pr

esident_detail.do). 둘째, 역시․도 교육청 소

속 공공도서 의체인 사서연구회를 통해 사

서직원을 상으로 의견 수렴과 분석결과를 요

청하 다. 

우선, 한국도서 회 홈페이지에 ｢ 회장에

게 바란다｣ 코 에 도서  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6일자로 첫 의견이 올라왔고, 이어서 다양

한 견해들이 11월 3일까지 꾸 하게 게시되었

다. 그 때마다 각각의 제시된 의견에 해 한국

도서 회 차원에서 직  답변을 달았다. 그 

부분은 상 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육청소

속 공공도서  구성원들이 올린 의견이며, 일

부는 지자체소속 공공도서  구성원들의 의견

이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심으로 주요 내용

을 정리하면 <표 5>와 같으며, 그 세부 인 내

용은 한국도서 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도서 회 홈페이지 2015).

<표 5>에서와 같이 도서  장의 구성원들

이 올린 메시지들에 해 한국도서 회는 양

측의 공공도서  모두가 회원이므로 회장 선거

공약을 심으로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하 다. 이에 동 회의 운 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가 각각의 질의에 직  응답하면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나갔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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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주요 의견 내용 비고

교육청

1. 재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이 교육청소속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 이며, 
비민주 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일원화는 공공도서  운 의 하향평 화이며, 곧 탁운 을 래하고, 도서 서비스는 최악이 

될 것이다. 이즈음에 도서 회에서는 일방 인 일원화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 탁 반 를 천명하면서, 오히려 조장 는 방조하고, 지자체 도서  수만 늘이다가 그 쪽으로 
일원화하자는 것과 같다. 

4. 일방 인 일원화 추진은 공공도서  명칭변경으로 오히려 도서 계를 분열시킬 수 있다. 

5. 도서 의 3요소인 사서, 시설, 자료 가운데 사서가 가장 요한데, 지자체는 교육청에 비해 시설 
외에는 무 열악하고 신분보장도 불안한 상황이다. 

6. 일원화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쇄인양 오도하지 말고, 구를 한 일원화인지, 지 까지 일원화가 

되지 않아 도서 이 발 하지 않았는가에 해 묻고 싶다.

7. 일원화 추진보다는 우선 사서가 소명의식을 갖고 신바람 나는 도서 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8. 도정 의 토론회에서와 같이 도서  장의 명칭변경 등 어려움이 상존함에도 일원화 시행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도서 과 사서들에게 믿음을 주며, 힘이 되는 도서 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지자체

1. 일원화 이 에 지자체 소속 도서 의 다양한 탁운 에 한 문제부터 근 해결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 도서 이 언제라도 탁운 으로 환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지자체 도서 들의 안정 인 운 이 정착되고, 나아가 탁운  인 도서 들이 다시 공공성을 
회복한 후, 일원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3. 일원화가 되면 도서  시스템이 통합되어 주민들의 도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고, 상 으로 

규모가 크고 인력이 많으며 안정 으로 운 되고 있는 교육청소속 도서 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일원화에 심이 없다. 이 든 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지 않다는 지자체소속 
공무원사서들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지자체 도서 조차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표 5> 공공도서  운  주체별 의견 내용 종합 

련하여 필자가 제시한 답변들 가운데 상황의 

개를 해 주요 의견들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한국도서 회 2015). 

“반갑습니다. 이 문제에 해 회장 선거공약으

로도 밝혔으며, 우리 회에서도 심각하게 여기

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국 도서

인 모두의 회이며, 도서 인의 권익향상과 도

서 의 발 을 한 일이라면 앞장설 계획입니

다. 공공도서 의 일원화 문제, 한 개인이나 조직

의 실 이나 치 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보

다도 도서  련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에 상 으로 미흡한 지자체 소속 도서 들의 

제반 여건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

한 노력을 한 후에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계부처에 제시하 지만, 사  

개선 조치는 없이 어붙이기식 추진을 강행하

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도서 계가 분열되고, 제2의 도서  명칭 동 

조짐이 감지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응책

을 마련하겠습니다.”<2015.9.16. 작성한 답변>

“직  질문과 내용면에서 같은 일원화 련 질문

에 한 답입니다. 매일 이 문제로 수없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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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는 국의 도서 인들 

모두의 회입니다. 도서 계를 분열시키거나 도

서 인의 권익 향상과 도서 의 발 을 해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 도서 인

의 화합과 도서 계의 발 을 해 회장으로서 

9월 23일 정된 도  회장단  문 원장 모임

을 통해 의견을 수렵 정리하여 발표할 정입니다. 

가  조기에 이 문제가 조정되어 10월 21일 

도  창립 70주년 국도서 회가 분열의 장이 

아닌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 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은 

질문사항들을 정리하면, 첫째, 30～40년간 오랜 

도서 계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변 환경이 

무도 많아 바  지 도 과연 숙원사업인가? 

둘째, 일원화가 도서 인의 권익향상과 도서 의 

발 을 해 구체 인 실익이 무엇인가? 셋째, 

왜 교수가 나서서 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후 지자체로 일원화된 도서 에 취업하면 9

으로 들어가서 정년할 때까지 근무하고 운이 

좋으면 5 사무 , 그 지 않으면 6 으로 끝나게 

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높은 직 를 꿈꾸며 공부할 희망마  막으려고 

하는가? 넷째, 일원화가 되면, 교육청 도서 의 

직 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지 않고 

재 높은 직 이 퇴직할 때까지만 보장한다면 

오히려 교육청 소속 직원의 승진기회 박탈은 어떻

게 보상할 것인가? 다섯째, 일원화가 지자체 소속 

도서 의 민간 탁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

하는 것인가? 여섯째, 일원화는 구를 한 일원

화냐? 사람도 같이 살기 싫으면 헤어지는데, 지

과 같은 상황에서는 같이 살기 싫다는데 왜 강제로 

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가? 실익이라고는 행정편

의 밖에 없다고 본다, 그 지 않은가? 등등 끝이 

없을 정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국 

모든 도서 인들의 회인 만큼, 이 게 많은 문

제 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일원화 추진에 앞

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

고 있습니다.”<2015.9.22 작성한 답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에서도 도서

 명칭 변경 등의 사안에 해 각을 곤두세우

고 있습니다. 도서 계를 분열 는 와해시키면

서까지 일원화 추진은 별 의미 없는 일이라 여기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에서 충분한 논의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 도서 정보정책기획

단에 보내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답변을 주리라 니다. 우리 회는 

국의 도서 과 도서 인에게 믿음을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회는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2015.10.6 

작성한 답변>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회에서도 의견서를 작

성하기 해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 을 때, 건의

하신 내용과 동일한 주장이 많이 제시되었습니

다. 즉, 담당부처인 문체부가 지자체 소속 도서

의 탁문제, 인원문제 등 상황을 크게 개선한 

후에 일원화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후 이 문제와 련하여 올리신 의

견을 참조하겠습니다.”<2015.10.6 작성한 답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 우리 

회차원에서 소 하게 반 하여 업무처리에 임

하겠습니다. 우리 회는 도서 의 발 과 도서

인의 권익 향상이 담보되는 방향에서 의견을 개진

하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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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이요 역할이요 의무입니다.”<2015.10.6 작

성한 답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

화 추진에 한 한국도서 회와 도서 정보정

책 원회 간의 의견은 여러 채 을 통해 조율되

었으며, 제52회 국도서 회 이후 회에서는 

도서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 다. 이를 해 재 회에서는 

제4기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임기가 2015년 

12월 2일 종료되고 제5기 원회가 새로이 출범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련하여 회의 의

견서에 한 도서 정보정책 원회의 회신을 받

고 공공도서 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해를 

밝혔다(한국도서 회 홈페이지 2015). 

“어제 녁에 아래와 같이 문체부(도기단)의 회

신을 받았으며, 오늘 이와 련하여 업무 의를 

통해 의견교환을 하 습니다. 우리 회 의견서와 

회신에 해 상호 수 하 습니다. 나아가 지

까지 나타난 제반 문제 들에 한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미비하고, 도서 계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우리 회는 도정 원회의 재 추진하

는 계획에는 지원 는 참여가 어렵다는 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국도서 회 이후에 

우리 회는 이와 련하여 다양한 에서 세미

나 등을 개최하여 도서 계 장의 더 많은 목소

리 수렴을 추진할 것이며, 도정 원회는 제4기 

임기가 12월 2일까지이므로 자체 일정계획에 따

라 스스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련하여 제5기 도정 원회가 구성

되면 도서 의 발 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추진하는 것이 올바

른 수순이라는 얘기를 나 었습니다. 회신  업

무 의 내용에 첨언하고자 합니다. … 생략 …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지 부터 국도서

회까지 가  공공도서  일원화 련 의견은 

올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가 답변

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서 계 발 을 

한 다른 주제의 의견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필자가 술한 바와 같이 공공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해 직  홈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를 보완

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8개 역시․도 교

육청 사서연구회에 요청하여 수집한 사서직원

들을 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물론 체 역시․도의 황을 

모두 악하여 분석하면 좋겠지만, 의무 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서 수집 된 곳만을 상으

로 분석하 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나타

났으며, 세부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추

가로 충북교육청과 청주시 소속 공공도서  사

서들을 상으로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한 견

해도 비교 분석하 다. 

첫째, 교육청소속 구성원들이 공공도서  행

정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데 한 상기 8개 

역시․도 교육청 사서직원들의 체 찬․반 

의견은 찬성 10.24%, 반  88.06%로 나타났다. 

한 이들이 선호하는 일원화 방안으로는 거의 

70%∼90% 이상이 행 로 유지하거나 교육

청으로의 일원화를 안으로 제시하 다. 여기

서 충북교육청 소속 사서연구회에서 추가 조사

한 것을 심으로 다른 지역 조사 내용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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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찬성(%) 반 (%) 비고(%) 

부산 25.0 75.0 응답자: 126명 

인천 26.1 73.9 응답자: 111명

주 0.0 99.0 응답자: 49명, 반 (교육청 6.0+ 행 93.0), 미응답(1.0)

0.0 100.0 응답자: 19명, 반 (교육청 10.5+ 행 89.5) 

경기 12.2 76.4 응답자: 140명, 모름(10.7), 기타( 재로선 반  0.7)

경남 0.0 100.0 응답자: 169명

남 4.6 94.2 응답자: 86명, 반 (교육청 16.3+ 행 77.9), 기타(1.2)

충북 14.0 86.0 응답자: 59명

평균 10.24 88.06 1.70

*출처: 2015년 11월 26일 시․도교육감 의회에 상정 안건 자료  상기 6개 역시․도의 사서연구회 회신자료를 

심으로 정리한 것임. 

<표 6> 역시․도 교육청 사서직원의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한 응답 황

하여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찬성하는 이유를 살

펴보면, ① 역지자체로 통합 운 되는 것이 효

율 , ② 일원화를 통한 균등한 재정지원, ③ 도

서  추가 건립 시 기존 도서 과의 지역  안

배 고려, ④ 인사 체 해소, ⑤ 이용자 서비스 

복 해소, ⑥ 일 된 정책과 서비스 제공, ⑦ 자녀

의 교육문제 등을 시하 다. 한 지자체로 일

원화를 시행할 때 희망하는 련인력의 환방

식으로는 일 환 54.5%, 개인의 선택  환 

45.5%로 나타났다. 

둘째, 이와 달리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반 하

는 이유로는 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체 흐

름에 앞서 공공도서 만 지방정부로 일원화하

는 것은 혼란만 래, ② 지자체 부분의 도서

 발 에 한 의지 부족, ③ 근무 고착화 래, 

사기 하  신분 불안 등 인사상 불이익, ④ 지

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탁 운   하향 평

화 우려, ⑤ 지자체장의 자의  인사  업무

문성 상실 우려, ⑥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

으로 도서 만의 장기 이고 독립 인 운 을 

보장 받기 어려움, ⑦ 교육청 소속 도서 만의 

노하우와 운 기법의 상실 우려, ⑧ 충분한 

의와 실질 인 해결책 제시가 미흡한 것 등을 

시하 다(충북교육청 사서연구회 2015). 

셋째,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반 하여 교육청

에 남는다면 그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 행방

식 그 로’ 55.5%, ‘학교도서  환배치’ 7.4%, 

‘학교도서 지원센터로 변경’ 24.1%, ‘도서  명

칭을 변경하여 유지’ 13.0%로 나타났다. 나아가 

교육청 소속으로 남을 경우에 사서직원들은 도서

 명칭을, ‘학생회 ’ 30.6%, ‘평생학습 ’ 4.1%, 

‘학교도서 지원센터’ 32.7%, ‘기타’ 32.6% 순으

로 변경하기를 희망하 다(충북교육청 사서연

구회 2015). 더욱이 지자체로의 일원화를 추진

할 경우에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사서직원들

은 86.7%가 어떻게든 교육청에 잔류하겠다고 

응답하 고, 지자체로 넘어가겠다는 3.0%에 불

과하며, 10.3%가 ‘기타’라고 응답하 다( 남교

육청 사서연구회 2015). 

넷째, 기 지자체 소속인 청주시 공공도서  

사서직원들의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한 견해

는 <표 7>과 같이 교육청 소속 사서직원들과 부

분 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

주시 공공도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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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비고(충북교육청 소속)

(1)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한 의견은?

    ① 찬성

    ② 반

9.0

91.0

14.0

86.0

(2) 공공도서  일원화 선호 방안은?

    ① 지자체로의 일원화

    ② 역자치단체로의 일원화

    ③ 교육청으로의 일원화 

    ④ 행유지

18.0

50.0

0.0

32.0

(3) 지자체로의 일원화할 때 련 인력의 환방식은?

    ① 일 환

    ② 개인의 선택  환

32.0

68.0

54.5

45.5

(4) 지자체로의 일원화할 때 사서직원의 신분 변화는?

    ① 변화 없다. 

    ② 직 이 아닌 탁운 으로 신분이 불안할 것이다. 

    ③ 모르겠다.

18.0

77.0

5.0

<표 7> 청주시 사서직원의 지자체로의 일원화에 한 응답 황

이처럼 <표 7>에서와 같이 지자체 소속 공공

도서  사서직원들도 지자체로의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에 해서는 교육청 소속 사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부분 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공공도서  일원화를 

해 선호하는 방안으로는 역자치단체 50%, 

행유지 32%, 지자체 18%로 나타나 교육청 

소속 사서직원들과는 견해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 지자체 소속 사서직원들이 리 인력의 

환 방식에서도 교육청 소속에 비해 일  

환보다는 개인의 선택  환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자체 소속 사서직원들

의 77%는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가 이루

어진다면 직 이 아닌 탁운 으로 신분이 불

안해질 것으로 우려하며, 인사 체가 더욱 심

화되고 부서 간 갈등도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

하 다. 

3.3 공공도서  일원화의 쟁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 들은 술한 문화체육

부 도서 정책기획단이 주 한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세미나(문화체육 부 도

서 정책기획단 2014)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

원 2015b)의 내용을 심으로 도출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이러한 쟁 은 공공도서  일원화 

추진의 문제 과 도서  장의 시각을 바탕으

로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최근 이와 

련하여 제시된 연구결과들을 추가하여 쟁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주 행정부

처, 연구기 , 연구자 모두가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 극 통합을 지지하는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는 당연히 

모순 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집단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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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 합리 인 단과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테면, 106개 의 공공도서  101개

을 민간 탁 운  인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가 교육청보다 상 으로 공공도서 의 

민간 탁 운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자

체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 이라고 주장하

는 것도 그러한 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연구결

과들에 한 이해당사자 간의 립은 연구를 추

진하는 과정에서 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거나 배제함으로써 나타난 정책결정의 오류

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  일원화 추진과 련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와 상황이 다른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연구는 

부분 으로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제를 충족해야 한다. 즉, 연구과정에서 우리나

라와 유사하게 공공도서 의 운 이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분리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어떠한 사회․문화  배경 등이 오늘의 모습을 

가져왔는지를 악하여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한 국가의 같은 도시에서 지자체 소속 공

공도서 은 운 이 잘되고 있는데 교육청이 운

하고 있는 도서 은 그 지 못한 사례를 소개

하고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박남기 201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

d=ngpark60&logNo=220372465940).

셋째,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를 당장 일원화

해야 하는가? 우리 도서 계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주장은 이원화 

는 다원화를 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체계는 이미 

일원화되어 있고,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즉, 공공도서 의 운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

청의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행정체계를 상으로 갑론을박

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 과제(지방

자치발 원회 2015, 35-43)의 무도 작은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 도서 계

에서도 조 함에서 벗어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연계․통합 과제와 속도를 맞추며 부족한 부분

을 채우고 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심

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도서  발 에 유리

하다는 견해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넷째,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는 구

를 한 것인가. 재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은 

연구결과와는 달리 <표 6>에서와 같이 88.06%

가 반 하는 입장이며, 지자체 소속은 일부 규

모가 큰 공공도서 은 찬성하는 곳도 있지만, 

나머지 도서 과 소규모 도서 은 거의 무 심

한 상황이다. 이를테면, <표 7>에서와 같이 지

자체 소속 공공도서  사서직원들도 지 과 같

은 일원화 방식에 91%나 반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로 말

미암아 거의 2015년 1년간 심각한 공공도서

계의 내부 갈등과 립 상태를 조장하는 결과

를 가져 왔다(한국도서 회 2015). 이에 따

라 우리 도서 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

고 도서  발 을 해 실익을 추구하는 차원

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에 

해 원 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어나가는 것이 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다섯째, 공공도서 의 일원화와 련한 연구

들에서 논거로 활용되는 <그림 2>와 같이 2005

년에 발표한 이승종의 ‘지방행정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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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의 공공서비스 유형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도서  행․재정체계 일원화를 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한 

연구용역[ 간보고서], 서울: 동 연구원, 2015.1.30, p.35를 참조하여 재작성함.

유형’(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b, 35)이 논리

으로 타당한가? 이는 도서 을 문화기 으로 

한정하여 도서 의 교육과 복지 등 측면  민

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주요 역할에 한 요성

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겠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도서 을 <그림 2>의 행정  서비스(1)이

나 혼합형 서비스(2)의 차원에서 다루고 지원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공공도서 의 운

에서 지식정보나 문화  역할은 물론이고 교육

과 복지 측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

가 2004년 3월 5일 통령령 제18301호로 ｢

학설립․운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학도서

을 학의 부속시설이나 지원시설에서 교육

기본시설로 재구분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

라고 하겠다. 공공도서 정책은 공공정책 가운

데 정부정책의 하나로서 복지, 교육, 문화, 지식

정보라는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공공도서 은 ① 보편  복지기 으로서

의 도서 , ② 교육 복지기 으로서의 도서 , 

③ 문화 복지기 으로서의 도서 , ④ 지식정보 

복지기 으로서의 공공도서 의 패러다임 변화 

 정책  상을 갖고 있다(곽동철 2015, 30). 

    4. 공공도서  일원화 추진 
개선방안

지  시 에서 우리 도서 계에서는 공공도

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가 요한가? 그 지 

않으면, 공공도서  운  활성화가 요한가? 

체 으로 도서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공

공도서 의 상을 고려할 때 자보다는 후자

에 심 을 기울이면서, 지방자치발  종합계획

의 “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지방자치발 원회 2014, 19-20)과 2015년 

지방자치발  시행계획의 “1. 교육자치와 지방자

치 연계․통합 강화”(지방자치발 원회 2015, 

35-43)  교육감 선거제도의 흐름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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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

다. 즉, 우리 도서 계에서는 공공도서  행정

체계 일원화 추진에 앞서 도서 의 발 과 도

서 인의 권익 향상을 해 사 에 충분히 검

토하여 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를 해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를 주창하

는 강기홍의 ‘공공도서 의 일원화에 한 입법 

정책 고찰’(강기홍 2015, 249-280)에 한 문제

을 지 하고 있는 박남기의 토론문인 ‘공공도

서  일원화에 한 입법 정책 방안에 한 토

론’ 자료(박남기 2015)와 ‘공공도서  행․재정 

체계 일원화, 서둘러야 할 일인가?’란 주제로 필

자가 구도서 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곽

동철 2015, 23-33)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와 련하

여 도서 정보정책 원회(문체부 도서 정보정

책기획단)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추진과정에

서도 이해 당사자인 행정안 부와 교육부와의 

충분한 사  검토와 사후 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체 도

서 의 부분을 산하 기구로 두고 운 하는 교

육부, 교육청, 국교육감 의회의 심의나 연구

를 동시에 진행하여 그 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재까지 나타난 다양한 통계수치

를 참조할 때 공공도서 을 지자체로 일원화하

는 것이 유리한 도서  운  련 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의 폐해

에 한 논의부터 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된다. 특히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악하고, 이것이 일원

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

다. 굳이 기존의 이원 ․경쟁  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독 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독 이 가져올 폐해에 해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인 논의를 해야 한다. 일반 으

로 특정한 기 이 효율성을 이유로 운 권을 독

하게 되면, 이 때문에 비효율성이 속히 증

가하는 것이 실이다(박남기 2015). 

셋째, 공공도서  발 에 한 근본 인 고민

이 우선되어야 한다. 재 공공도서 의 행정체

계 일원화 논의가 운 권을 독차지하기 한 정

치  힘겨루기, 나아가 밥그릇 다툼으로 비쳐지

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 인 시각을 벗어나서 우

리나라 학교교육의 미래, 평생교육의 미래, 

한 미래사회에서의 공공도서 의 역할에 한 

충분한 도서 계의 의견 수렴과 암묵  합의 등

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공도서  이용자

들에게 더욱 유용하고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진지한 자세와 심 등이 이러한 

논의에 앞서 강조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에 해 찬

성과 반 하는 양측에 각각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반 해야 한다. 최소한 기존 연구자의 

신념과 상반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나 

사례 등을 시하고 분석하면서 그러한 반  논

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사례의 문제  등을 도출

할 필요성이 있다. 재 우리나라는 부분의 지

자체에서 공공도서 의 운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고, 어느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 이

고 효과 인지에 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

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자체에서 운 주체가 서로 다른 공공도서 을 

상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 도서  시설  서

비스 반에 한 만족도, 직원들의 문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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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질에 한 만족도, 도서  이용실 , 근무

하는 직원들의 문성 정도, 서비스 정신, 업무 

개발 실  등을 상호비교 평가하면 더 나은 해결 

방안이나 사 에 폐해를 일 수 있는 책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우리나라 도서 계에서 공공도서  행정체

계 일원화 문제는 최근 들어 미의 심사로 

두되어 지 에 이르고 있다. 오랫동안 도서

계에서 근무하 던 사서들일 수록 공공도서

 일원화에 해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하여 왔

던 만큼 아무런 따짐도 없이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00년  반만 하더라

도 유효하 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서로 다

른 운 주체 산하 도서 들이 각각 200개  남

짓 운 될 때라서 함께 힘을 결집하여 제 로 

목소리라도 내고자 일원화 추진을 강력히 희망

하 던 시기 다. 하지만, 재 국내 공공도서

이 사립공공도서  19개 을 포함하여 930개

에 이르고 있고(한국도서 회 2015, 450), 

정부차원에서 통령소속 도서 정보정책 원

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역 여

당과 야당 국회의원 80여명이 ｢도서 문화발

 국회포럼｣까지 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

황에서 과연 지 도 공공도서  일원화가 국내 

도서 계의 숙원사업인가에 해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가 옳거

나 옳지 않다는 문제이기보다는 도서 의 발

과 도서 인의 권익 향상에 실익이 있는가의 차

원에서 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한국도서 회는 지자체 소속은 물론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나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도서 계

를 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해 한국도서

회가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 문제

에 근해야 할 자세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곽동철 2015, http:

//www.kla.kr/jsp/information/trend.html).

첫째,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원화 문제는 

정부차원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계획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도서 의 발 과 도

서 인의 권익 향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

해야 한다. 

둘째, 이와 련하여 지역별 서로 다른 환경

의 역시․도와 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측의 견해를 충분히 반 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를 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공공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련하여 아래

의 세부 인 사항들을 한국도서 회 차원에

서 추진하거나 정부차원의 선행 인 조치를 요

구해야 한다. 

① 회에서는 도서 인의 권익향상과 도서

계 발 이란 에서 탁운  방지, 

명칭변경 지, 사서직원 정원 확보  신

분보장 등에 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거

나 미흡하면 일원화 추진을 유보하거나 

속도조정을 요청한다. 

②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앞

서 문화체육 부로 하여  공공도서

장의 사서직원 임명, 도서 의 인력과 시

설 기  등을 포함한 도서 법규의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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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행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한 개선  제재조치를 시행하도록 요

구해야 한다. 

③ 아울러 이용자 편의와 련된 지역도서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등 세부 인 문제

들은 자체 으로 논의하여 개선할 수 있

도록 역시․도와 교육청간 업무 의회

를 구성하여 운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 까지 나타난 공공도서 의 행정체계 일

원화에 한 제반 문제 들을 살펴보면, 이에 

한 해결 방안으로는 일원화 추진만을 주창하

기보다는, 이를 여러 방안들 가운데 하나의 방

안으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정책체계

와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우

리나라의 의료보건 체계도 안으로 연구하여 

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재 우

리나라 의료보건 체계는 정책 수립과 감독  

재제 조치 권한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의 

운 은 교육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

면, 학병원이나 학교 보건실은 교육부( 학

교, ․ 등학교)가 운 하고, 각 부처 소속의 

기 이나 산업체의 보건실은 스스로 운 하고 

있지만, 모두 보건복지부의 제반 감독과 규제

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용자인 주민들은 공공

도서 이 지자체 소속인지 교육청 소속인지 구

분하거나 인지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좋은 도

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

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도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앞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공도서 의 

소속 구분을 월하여 함께 력하여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더 나은 도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궁극 으로 

도서  발 과 도서 인의 권익 향상을 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서 정

보정책 원회와 한국도서 회  국립 앙도

서  등이 보다 긴 한 력을 바탕으로 도서  

계 법규를 충족하지 못한 도서  장의 문제

을 타개하는데 을 맞추면서 정부차원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통합 정책에 보조

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도서

정보정책 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도서

 민간 탁 지  공공도서  명칭 변경 

지에 한 공문을 발송하 다. 장기 으로 공공

도서  행정체계 일원화를 목표로 삼고, 단기

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해 꾸 히 노

력을 강구해야 할 바람직한 업무 추진 사례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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